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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9. 1.(금) 14:00 ~ 16:00

 ○ 장 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주 제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김충훈 전문위원

14:05~14:10 05′ 내빈소개·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 오인환 의원 
축  사 : 손병륜 회장
        (논산시농어업회의소)

                        < 토 론 회 >       ※ 좌장: 오인환 의원

14:10~14:40 30′ 주 제 발 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4:40~15:20 40′ 지 정 토 론 토론자 4명(각 10분)

15:20~15:40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40~15:55 15′
청 중 토 론
( 질 의 · 답 변 )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오인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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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충청남도·논산 중심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이 상 민 수석연구위원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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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들은 바란다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이 정 숙 회장

토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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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들은 바란다

이정숙 회장(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 귀농·귀촌인들은 이주 과정 중,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집 구하기

  (주택부족, 신축부지선정 어려움)로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절실하다. 도반    

농반(도시생활반 농촌생활반)인들 중, 일부는 비닐하우스와 농막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지자체)주도의 거주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 읍.면소재지 주변으로 공공주거단지 조성으로 생활편의시설(마트, 보건소,   

약국 등)불편이 부분 해소될 수 있다.

○ 농지구입자금 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초기 농작업 기반 

구축과 농업 창업, 농촌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인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에는 원금상환, 대출이자 등에 대해 현실성 있는 경감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 귀농·귀촌인을 위한 별도공간(커뮤니티센터)마련이 시급하다.

○ 이주 지원정책 등 귀농·귀촌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통합 온라인 

구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 귀농·귀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식 카페 개설 운영으로 

정보공유 등 SNS를 통한 소통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귀농인들의 블로그를 배너로 한곳에 모아 원활한 소통창구를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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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분야별 재능 보유자 확보하여 재능있는 인력들의 활용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 재료비 등 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 마을을 찾아 재능 기부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주민과의  

관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농번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임대하려해도 공급보다 수요자가 더 

몰려 원하는 시점에 임대가 어렵다.

  소형농기구(관리기 등)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또는 실제 경작을 하지만 자격 요  

건이 안돼 관련 지원을 받지 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텃세, 원주민과 삶의 방식 차이 등 갈등 해소 방안이 될 갈등 관련 교육 및 

대처방법,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 문화·여가생활 인프라 역시 부족하다.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주민자치회)은 모집 정원수가 적거나 

참여신청자 대부분 원주민이거나 기존 수강생의 지속적인 신청으로 신규 귀

농·귀촌인에게까지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한기에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 귀농인 중에서 여성 농민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 귀농·귀촌인 

의견 개진을 위한 소통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 귀농 초기 정착하기까지 고정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농사기술습득, 정착 노하우 전수 등의 기존 실습비 지

원을 현실성있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일정기간 고정수입 창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농촌소멸 위기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보다 유연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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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남 농업예산과 보조사업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이 택 현 사무국장

토 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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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남 농업예산과 보조사업 

이택현 회장(논산시농어업회의소)

1. 개  요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
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폭등은 우리 농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상당 부분의 원
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
실이다.

  노동력 부족,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농업, 농촌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나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인 농
민이 아니라 경매시장에서 정해지고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합리적인 예산확대나 사업요구는 한정적인 농업예산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산의 편성과정은 물론 사용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더욱 바람직한 농정예산 집행의 
초석일 것이다.

  혹자는 예산의 설계나 집행은 행정을 몫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합리한 예산 계획과 
집행 결과의 몫은 오롯이 농민에게 비수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의견을 잘 모
으고 모은 의견은 구체적으로 농정에 제안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소모
적인 논쟁을 막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2. 충남의 농업 산

  농정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기금으로 구성된다. 농업
인과 가장 밀접한 시군에서 시행되는 상당수의 사업은 시비와 도비로 구성된다. (시비에는 
지방교부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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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2023년 농업농촌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본예산
(A)

농림해양수산
(B)

농업농촌
(C) C/A

경기 33,810,045  1,049,380 917,063 2.7%
강원 7,523,209 841,943 494,481 6.6%
충북    6,657,635 650,278 485,183 7.3%
충남     9,164,288 1,366,345 968,223 10.6%
전북 8,872,347 1,279,467   1,033,727 11.7%
전남    10,338,111 1,911,366   1,220,441 11.8%
경북    12,082,055 1,467,118   1,070,548 8.9%
경남    12,100,784 1,228,532  752,199 6.2%
제주 7,063,922 764,284 554,708 7.9%

     출처: 지방제정 365, “농정예산 사업의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 2023.6 녀름 이수미 부소장

농가인구당 농업농촌 예산은 경기 3.3백만원, 강원 3.4백만원, 충북 3.1백만원, 충남 
4.0백만원, 전북 5.6백만원, 전남 4.2백만원, 경북 3.1백만원, 경남 3.0백만원, 제주 7.4
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농가인구 자료로 2022년 기준으로 비교 - 출처: “농정예산 사업의 
공공성 확대방안 모색”, 2023.6 녀름 이수미 부소장)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http://www.agrix.go.kr)에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등 9개 대분류
와 41개의 중분류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여기에는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목적, 내용, 
지원자격, 예산, 신청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정책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있다. 

예를들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였지
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공동살포사업으로 호응을 얻고는 있으
나 기술 개발로 양질의 규산을 공급할 수 방법이 있음에도 ‘제철 슬러지’를 주재료로 만
들어지는 ‘규산질 비료’를 541억원(2023년 기준)의 비용을 들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중앙정부 농업예산 편성을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획일화하여 지역특성을 반영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영농규모, 형태 등의 변화는 지자체마다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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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로 의견을 모으고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 내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논산시농업인 상 농업 산에 한 인식조사

1) 설문 개요
▶ 조사기관 : 논산시농어업회의소
▶ 조사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방문자 대상
    - 수박연구회, 4H, 멜론연구회, 농촌지도자, 농기계 안전교육 등
▶ 응 답 수 : 149건

 
2) 설문 참여자
  전체 응답자는 149명으로 남자 105명, 여자 42명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는 40대 이하 
25명, 40대 13명, 50대 45명, 60대 49명 70대 1명, 70대 이상 6명의 분포를 보였다.

  참여자의 노동력 수급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외국인 상시 고용과 일시 고용하는 
농업인의 비율이 43%로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많은 논산의 농업 현황을 반영한 것
으로 추측된다. 가족노동력과 주민의 협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41%를 보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 수급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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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분야를 보면 설문 참여농가 149명 중 110농가가 시설재배만 하거나 시설과 다른 
형태의 농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는 논산이 전국에서 시설재배 상위 지역임을 고려
하면 논산 농업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설문 조사 결과
  ⓵ 농업예산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농업 예산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설문에는 긍정 의견이 57.7%(매우 긍정 23.5%+긍정 
34.2%)로 나타나 부정 의견 12.1%에 비해 5배 가까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농업예산 내용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긍정 의견이 
15.4%, (매우) 모른다는 의견은 49.0%에 달하였고, 농업 예산 수립 과정 역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은 8.7%, (매우) 모른다는 47.7%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예산 대비 농
업예산의 분배 적절성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46.3%(매우 부정 10.1%+부정 36.2%)가 
부정적인 반면 긍정의 의견은 13.4%(매우 긍정 1.3%+긍정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과수 축산 노지 논
노지

+
시설

논
+

과수

논
+

시설

논
+

축산

논
+

노지
시설

시설
+

축산

시설
+

임야
기타

4 5 2 7 2 1 22 1 2 96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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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논산시 농업인들은 농업 예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농업예산에 대한 내용과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논산시 농업인의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논산시 농업예산의 분배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⓶ 농업인의 농정주체로서의 인식도 조사 결과

 
 예산 수립과정의 접근성 질문에 긍정 10.1%(매우 긍정 0.7%+긍정 9.4%), 부정 50.3%
(매우 부정 12.8%+부정 37.6%)로 조사되어 과반수 넘는 농업인이 예산수립 과정의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인과 행정의 농정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긍정 20.1%(매우 긍정 0%), 부정 
28.2%(매우 부정 6.0%+부정 22.1%)로 나타나 예산 수립 과정 접근에 대한 의견보다는 
농정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정책 수립이 농업인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21.5%(매우 긍정 
0.7%+긍정 20.8%), 부정 의견이 36.2%(매우 부정 6.7%+부정 29.5%), 보통이 36.9%로 조사
되었으며, 농업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견은 20.1%(매우 긍정 3.4%+긍정 
16.8%),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3.6%(매우 부정 6.0%+부정 27.5%), 보통 39.6%로 나타났다.

 두 설문의 긍정 의견은 20% 초반 수준이고, 부정 의견이 긍정에 비해 1.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인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농정 참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
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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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농정예산 수립에 농업인의 참여가 쉽지 않으며, 참여도 역시 높지 않고, 이로 
인해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때문에 
농업인이 쉽게 농업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정책과 예산 
수립이 농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⓷ 농업관련 보조사업 만조도 조사 결과

 논산시 농업인의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 14.8%, 부정은 32.9%로 나타나 부정 
의견이 2배 이상이었으며, 보조사업 정보 접근 만족도는 긍정 20.1%, 부정 28.2%, 보조
사업 종류 적절성은 긍정 14.8%, 부정 30.2%로 조사되어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높게 나
타났다.

 특히 보조사업의 통합·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50.3%(매우 긍정 
8.7%+41.6%), 부정 6.0%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보조사업의 통합·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보조사업 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긍정 25.5%, 부정 24.8%로 조사되었고, 
보조사업 발굴의 농업인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긍정 18.1%, 부정 27.5%, 보조사업 농업
인 요구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 16.1%, 부정 26.8%로 조사되었다. 보조사업에 대한 농
업인의 참여와 요구 반영도의 경우 부정 의견이 긍정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 농
업인들은 보조사업의 농업인 참여·요구 반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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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정리가 필요하고, 보조사업 정보 접근도를 높여야 하며, 보조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에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해 현장 농업인에 필요한 보조사업 
발굴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고
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농업인 선택의 폭을 지
나치게 제한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케 한다. 

⓸ 보조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 결과

 보조사업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집행 및 정산 교육 필요성은 긍정 55.0%, 
부정 5.4%으로 조사되어 집행 및 정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문항은 긍정 33.6%, 부정 17.4%,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33.6%, 부정 14.8%, 집행 규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서는 긍정 29.5%, 부정 24.8%, 부정수급은 범죄로 인식한다는 문항에는 긍정 77.9%, 부
정 8.7%, 보조금 반납 경험이 있다는 것에는 20.8%, 부정 65.1%로 조사되어 정산 과정, 
서류 준비, 집행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 선
정의 편중·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 35.6%(매우 긍정 6.0%+긍정 29.5%), 부정 23.5%로 
조사되어 많은 현장 농업인들이 보조금의 편중·중복 지원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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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농업인 대상으로 보조사업의 서류 준비와 집행,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보조금 대상 선정에 있어 편중·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⓹ 농업 정책, 예산 및 보조사업 개선에 필요한 의견

▶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홍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
▶ 작목별, 시설별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예산책정 통계나 비교표 등이 

제공되야 함.
▶ 청년농 위주가 아닌 40~50대 보조사업 개선 추가(청년농에 편중되어 있음)
▶ 실제 소요 실태 조사가 필요 (청년농, 그 외 사업비 진행 여부)

▶ 개인신청과 법인신청에 있어 보조사업 규모, 지원금액, 자기부담률이 
현저하게 차이남. 

▶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비용) 할당해서 지원해 줬으면 바람

▶ 공무원 편의 위주로 집행하며 책임 회피 용도로 불필요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특정 업계에 이익을 만들어 주고 농민부담을 가중시킨다.

▶ 균등한 기회 부여
▶ 논산은 딸기라는 특정작물에 대한 보조사업과 지원이 많은 것 같다.
▶ 그 외에 특수작물에 대한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 농민에게 필요한 확실한 보조 정책 필요함
▶ 의견수렴 할 때 개선 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절 필요함
▶ 농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보조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정책예산과 보조사업 개선" - 이 광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단체나 조합 중심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개인적으로 사업 받기가 

거의 힘들다.
▶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 잘 편성되었으며 한다.
▶ 담보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딸기 농가 상토 보조사업
▶ 매년 기후 급변에 따른 시설 보완 개선에 대처가 필요
 ->적정 시설의 보조사업 편입, 홍보 및 사업대상자 확대 등
▶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음
▶ 보조사업 시행 후 잘 시행하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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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농업인들이 편중없고 공평하며 투
명하게 보조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투명한 정보 전달과 홍보 필요,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에 필요한 정책(보조사업) 수행 등을 요청하고 있었다. 
⓺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

▶ 보조사업 종류를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필요
▶ 보조사업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음
▶ 보조사업 단가를 낮추었으면 합니다.
▶ 보조사업에 대한 공지가 잘 이루어져 투명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중복되어 

선정되는 농가가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보조사업을 어떠한 분야나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기 보다는 

수도작/축산/원예 등 커다란 범주안에 농민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보조사업의 정해진 목록이 아닌 농업인이 필요한 보조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 매년 같은 보조사업 선정이 만족스럽지 않다.
▶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서류를 했으면 합니다.
▶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낮은 단가로 업체 선정시 어려움이 있다.
▶ 원자재 값,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 자비로 시설을 할 경우와 보조사업을 할 경우 금액차이가 1.5배에서 

2배차이가 난다.
▶ 누구를 위한 보조사업인가 ?
▶ 보조사업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의견의 수렴 후 수립 

해야 한다.
▶ 축산-한우 관련 보조 사업량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우스 설치 후에도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한다.
▶ 형평성 없는 것 같아요
▶ 홍보 부족으로 인해 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청년농 뿐만이 아니라 40~50대 농업인의 정책도 확대가 필요함
▶ 보조사업의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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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정책의 보완이 필요
  ->현재 20~30세대에 집중되는 지원을 40~50대에 집중해야 함
▶ 농촌지역 연령이 60~70대인 현실에서 20~30대의 청년농업이 정착하기 

쉽지 않음
▶ 40~50대는 사회적경험이 많아 지역사회에 적응이 쉬움
▶ 지역 농민과 20~30대 귀농인의 중간 세대로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착 성공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귀농귀촌 정책자금보다는 실제 전업 영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확대 필요  
▶ 후계농업인이 많이 퇴색되어 청년 창업농 중심으로 지원
▶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귀농한 농가들끼리 더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 기계, 비료 지원, 벌값 지원
▶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인 농촌의 근본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분에 실질적 노력 필요
▶ 나눠주기식, 단발성이 아닌 연계 지원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장 및 수거방안 개선
▶ 농업정책 보조사업 중 큰 금액-억 단위의 사업은 보통 일반 농업인이나 

소농에게는 관계가 없고 대농이나 법인 농업인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있는 놈은 더 잘 살게 하고 소농은 죽으라는 정책 같다.

▶ 대다수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시설 현대화 및 면적 확보로 정작 농민은 
부채에 허덕이며 20~30년 동안 농가수익은 높아지는게 아니라 점점 줄어 
들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러므로 시설 확대지원 보다 출하 지원금을 확대하여 농민 실익증진이 
필요하다.

▶ 보조사업에 대한 연락이나 정보전달이 부족하다.
▶ 농약병, 폐비닐 등 수거 방법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 센터도 공선회에서 정부 정책을 빠른 일시로 당겨 해결 할 수 있게 개선 

하시고 농민을 위한 정책 특히 기름값 및 농약 , 필름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에너지 절약 분야에 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 유통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적절하게 얻어 갈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 연약한 농가가 많다.
▶ 월동을 위한 온풍기, 열풍기 냉방기 등이 자유롭게 보조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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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의견은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소농 지원 강화, 청년농·귀농인 지
원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시설 지원보다는 출하 지원 확대, 판로 지원, 
생산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농업인들이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과 개선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농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한층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4. 논산시 농업 산 편성 황

 
 다음으로 논산시 농업 예산의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센터, 축수산과의 
재원별 예산 편성 비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1) 농촌활력과
                                                                            (단위 : 천원)

▶ 인력수급에 어려움, 영농 기계화 필요성
▶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토양별, 작목별로 생애주기에 따른 과정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 농촌진흥청과 연계사업의 형태를 많은 농가에 정보전달이 필요
▶ 귀농청년의 자격요건을 주민등록상 거주에서 실제 농사경력으로 다각화
▶ 부득이하게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조사업 불이익
▶ 농산물 판로구축이 필요

구분 사업 수 비율  금액 비율

시비 사업 18 19%  8,972,306 13%

국비 사업 1 1% 167,000 0%

기금 사업 2 2% 32,030,000 45%

국+도+시 사업 14 15% 7,049,317 10%

도+시 사업 50 53% 20,972,211 30%

균+도+시 사업 1 1% 219,000 0%

균+시 사업 2 2% 757,000 1%

기+도+시 사업 7 7% 728,986 1%

합  계 95 100% 70,895,8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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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활력과 사업 전체 95개에서 가장 사업이 많은 것은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50개 사업, 209억원(30%)에 이른다. 도비+시비 사업의 도비 비율은 사업별로 70%-1개, 
50%-9개, 40%-2개 , 30%-35개, 29%-1개, 25%-1개, 7%-1개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사업의 도비 비중은 30%로 “도비사업”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었다. 자
체 시비 사업은 18개, 90억(13%)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어 
논산시 특성과 현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123개 사업 중 논산시 자체 사업의 수는 26개이나 사업비 비중으로는 
41%를 차지하여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비 사업이 높은 편이다. 시비 사업은 
농업인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예산 중 도비와 시비로 구성된 사업은 22개로 62억, 전체 대비 
61%이다. 도비+시비 사업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13% 사이이며 도비 
30%인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수 비율 금액 비율

시비 사업 26 21% 6,605,302 41%

국비 사업 1 1% 9,840 0%

기금 사업 1 1% 9,630 0%

국+도+시 사업 13 11% 712,800 4%

국+시 사업 20 16% 2,177,600 14%

도+시 사업 62 50% 6,410,950 40%

합  계 123 100% 15,926,122 100%

구분 사업 수 비율  금액 비율

시비 사업 17 36% 2,178,3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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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중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논산시는 파머스 161,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인 농산물의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계획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인 생산자 자주조직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논산시에서는 이미 몇 차례 생산자 조직화를 시도하였으나 농업인의 공감대 확보, 참여 
부족, 의사결정 구조 문제, 체계적인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드러
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현장 농업인과 행정, 농협 등이 협력하여 지역 내 먹
거리 선순환체계구축을 통해 먹거리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기회로 삼
아야 할 것이다.

4) 축수산과

  축수산과의 경우 법률 적용이 많은 축산업 특성상 중앙 정부에서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사업이 많으며, 시비 편성 논산시 자체 사업은 17개, 39억(29%)로 상대적으로 적
은 편이다. 논산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인 의견이 반영 및 만족 여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단위 : 천원)

국+도+시 사업 3 6% 1,316,200 13%

도+시 사업 22 47% 6,243,925 61%

균+도+시 사업 4 9%   117,550 1%

기+도+시 사업 1 2%     450,000 4%

합  계 47 100% 10,305,975 100%

구분 사업 수 비율  금액 비율

시비 사업 17 16% 3,937,691 29%

국비 사업 1 1% 65,768 0%

도비 사업 1 1% 19,000 0%

국+도+시 사업 19 18% 2,646,9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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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예산 전문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농업 예산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보일 수는 있다. 농정 거버넌스인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활동은 현장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농업 정책과 예산이 달라지면 농업, 농촌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
소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논산시 농업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업인들은 예산과 정책에 관심은 많으나 수립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정책(보조사업)과 제도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개선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흔히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때 다양
하고 복잡한 농업·농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이 스스로 농업예산과 정책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야만 한다. 

기+도+시 사업 16 15% 2,029,432 15%

도+시 사업 53 50% 4,812,719 36%

합  계 107 100% 13,511,590 100%

◯ 아는 만큼 보이는 예산

◯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는 예산

◯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는 예산
▶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만들어지는 예산
▶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 잘 봐야 하는 예산
▶ 추경예산에 담기는 예산
▶ 기초, 광역의원이 사용하는 예산
▶ 연말에 남은 예산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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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뙤약볕 아래 영농현장에서 일을 하다 행정의 일정이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
실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인의 비서 혹은 대리인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대목이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농정에 참여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참여한 만큼 세상은 달라진다.

농업예산이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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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 예산과 논산의 농업 예산

논산품목연구연합회

석 영 환 회장

토 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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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 예산과 논산의 농업 예산

석영환 회장(논산품목연구연합회)

○ 2023년 농업 예산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농업인의 한사
람으로서 몇가지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은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
 2.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
 3.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4. 논산농업의 산업화
 5. 농업 전문가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지원을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 예산이 농업인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낭비 없이 효과가 배
가되는 결과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래 사항을 건의합니다.

 1.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개선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증비 및 자재 지원비에 대한 바우처 카드화로 정산 간

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친환경 인증 농가의 시설 개보수 지원
  -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닐 및 피복재 지원사업 
  - 친환경 벼농사 의 우렁이 지원사업 부활
  - 포충기 확대 보급필요

 2.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대한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 확대
  - 편의 작업장 시설 
  - 포장 공간, 휴식 공간, 샤워실, 화장실 
  - 저장 시설 지원
  - 예냉 창고, 저온 창고(3-5평)-곡물류, 과일류, 채소류 등으로 구분지어 보관할 수 

있게 함
  - 여름철 시설하우스 차광 시설 
  - 각 작목별 선진지 견학지원과 단체 활동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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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업인 교육 지원사업
  - 정적인 교육보다는 현장방문 교육 
  - 체험을 통한교육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필요 

 4. 각종 농업 보조사업시 일정부분 농업인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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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 방안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양 두 규 과장

토 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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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 방안

양두규 과장(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과 농업의 경영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1. 정책여건

 ○ (대외) 러-우 전쟁의 장기화,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등 외부 충격으로 

원자재․곡물 가격 인상 전망

 ○ (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농가인구 감소로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재편에 의한 양극화 확대

 ○ (환경) 농축산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등 

탄소중립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 

상존과 극한 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2. 농업분야 예산현황

 정부예산
(단위 : 십억원, %)

구분 전체 농림․수산 분야 구성비

2021 557,987 22,656 4.1

2022 607,663 23,682 3.9

2023 638,728 24,37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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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예산

 ○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
농림․수산

분야 구성비

2021 10,263,216 1,164,079 11.34

2022 10,642,399 1,234,375 11.60

2023 10,623,531 1,263,493 11.90

 ○ 2023년 부서(사업소)별 예산현황(1회추경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구성비

계 1,263,493 100.0

본청

소계 1,104,706 87.4

농업정책과 191,387 15.1

스마트농업과 493,817 39.1

농식품유통과 50,098 4.0

농촌활력과 128,158 10.1

산림자원과 166,309 13.2

축산과 36,130 2.9

동물방역위생과 38,804 3.1

사업소

소계 70,675 5.6

동물위생시험소 17,977 1.4

산림자원연구소 45,123 3.6

축산기술연구소 7,575 0.6

농업기술원 88,112 7.0

 ※ (일반회계) 1,224,838백만원 (특별회계) 11,394 (기 ) 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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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선8기 농업예산 확대방안

 재원확보

 ○ 신규재원 확보 : 【농업예산 비중 확대】민선8기 임기 내 10% 증액* 달성

   - 민선8기 일반회계 기준 : ’23년)
 14.6% → 

’24년)
 15.2% → 

’25년)
 15.6% → 

’26년)
 16.0%

    * 민선7기(’19~22) 핵심 3농 정책 농업 산 비  : 14.4%

 ○ 국비사업화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및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도내 유‧ ‧ ‧고‧특수학교(1,226개교) / 58,957백만원(도21,017 시군31,539 교육청106,401)

   ** 1인가구 연80만원, 2인가구 이상 개별 45만원 지원 / 140,375백만원(도56,150 시군84,225)

 확대분야

 ○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지역거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 환경보전비 지원 등 환경위기 대응 

 ○ (살고싶은 농촌조성) 공동생활홈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계

절근로 공공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 산불, 가축전염병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민선8기 농업분야 사업계획 : 도정과제 22건(공약13, 역점 9) 8조 9,630억원

 ○청년농업인 단계별 영농정책 지원 확대

   - 사 업 비 : 8,460백만원(도비 2,538 시군비 5,922)

   - 주요사업 : 농지 임대료 지원(6,600), 교육‧훈련비 지원(1,440), 홍보물 제작(420)

 ○ 생활SOC 기능 확충 및 복합 거점화

   - 사 업 비 : 321,000백만원(국비 224,700 도비 7,350 시군비 88,950)

   - 주요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105,000), 기초생활 거점조성(216,000)

 ○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 사 업 비 : 125,319백만원(국비 62,659 도비 13,160 시군비 25,129 자담 24,371)

   - 사업내용 : 농수산물 재해보험(농작물재해 및 가축재해, 양식수산물재해)

가입보험료 지원 확대(도비 10%↑ 자부담 10%↓)

 ○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 사 업 비 : 2,600백만원(도비 2,600)

   - 사업내용 : 스마트 축산기술 등 방법 습득 지원(연 120명) 및 교육기반(600㎡) 구축


